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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연구의 목적과 주요내용
1. 연구의 목적
◦토지이용과 교통은 상호의존적, 순환적 관계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
계획이나 지역계획 또는 도시계획 등 공간계획과정에 있어서 상호독립적, 단편적
으로 수립되고 있는 실정임. 
◦이 때문에 각종 토지이용계획이나 토지개발계획 과정에서 교통시설의 배치, 교통
운영 체계 등 교통부문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고 있고, 반면에 교통계획에서는 대
규모 토지이용이나 토지개발 활동이 계획수립 과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음. 
◦토지이용과 교통간의 상호독립적, 단편적, 불연속적 계획수립 관행은 결과적으로 
지역간과 도시내에는 교통혼잡, 교통공해, 교통사고 등 만성적인 교통문제를 발생
시키고 있고, 지역주민에게는 접근성과 이동성을 크게 제약하고 있어 열악한 교
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특히 교통혼잡으로 인한 과도한 에너지 소모, 대기오
염 유발 등은 사회비용을 급증시키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토지이용과 교통을 공간계획과정에 실질적으로 서로 연계시킬 수 있는 정
책적, 제도적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교통혼잡과 교통공해를 저감할 수 있고 불필
요한 토지개발에 따른 자원의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음. 
◦이 연구의 주목적은 토지이용과 교통을 계획과정에서 연계시켜 이를 통합할 수 
있는 정책적, 제도적 방안을 모색하는 것임.
10
2. 연구의 주요 내용
◦토지이용과 교통간의 이론적 관계 고찰
◦토지이용계획과 교통계획 수립 관련 제도 현황 파악
◦토지이용계획과 교통계획 수립 관련 제도의 문제점 분석
◦미국, 영국, 네델란드 등 외국의 토지이용계획과 교통계획의 제도적 연계 사례연구
◦토지이용계획과 교통계획의 제도적 통합방안 모색
◦토지이용계획과 교통계획의 제도적 통합방안에 대한 정책적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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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토지이용과 교통간의 이론적 관계
1. 토지이용과 교통간의 순환적 관계
◦어느 지역에 토지이용 활동 발생 → 통행수요 유발 → 기존의 교통시설 개선 또
는 신설 필요성 발생 → 접근성 향상 → 지가 상승 → 새로운 토지이용 발생 → 
기존의 토지이용 패턴 변화 → 이러한 과정은 계속 반복
◦토지이용과 교통간의 순환적 관계의 요인
- 토지이용 또는 토지개발은 교통수요를 유발하는 요인
- 교통은 토지이용에 영향을 주는 물리적, 경제적 요인
- 토지이용이 교통에 미치는 영향은 교통수요로 측정
- 교통이 토지이용에 미치는 영향은 접근성(accessibility)으로 표현
교통시설의      
필요성 증대통행수요발생
교통시설의 
개선․신설
지가상승 접근성 향상
교통시설의   
개설․신설
<그림 1> 토지이용과 교통간의 순환적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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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토지이용과 교통간의 상호의존적 관계
◦토지이용과 교통간의 관계는 활동체계와 교통체계간의 상호의존적 상호작용 관계
로 파악되며 이들 체계는 접근성에 의해 서로 연결되며 균형상태에 도달할 때까
지 계속 반복
  - 활동체계: 개인이나 기업의 입지결정 → 활동패턴 형성 → 통행결정 유도 →  
토지개발 유도 → 새로운 활동체계 형성
  - 교통체계: 개인의 통행결정 → 통행수요 유발 → 교통시설과 서비스 개선 →  
새로운 교통체계 형성
활동체계
입지결정
활동패턴
토지개발
교통체계
통행결정
통행수요
교통시설 
서비스 변화
<그림 2> 토지이용과 교통간의 상호의존적 관계
◦토지이용과 교통간의 관계를 수학적인 모형을 이용하여 통합 시도
  - 1981년 토지이용과 교통간의 상호작용에 관한 국제연구그룹(International Study 
Group on Land-Use/Transport Interaction (ISGLUTI) 구성하여 기존의 토지이
용-교통 통합모형의 유용성과 특징 비교 검토
  - 오스트레일리아, 독일, 일본, 그리스, 네델란드, 스웨덴, 영국, 미국 등 8개국에서 
개발된 9개 모형에 대해 비교 검토
  - 9개 모형은 오스트레일리아의 TOPAZ, 독일의 DORTMUND, 일본의 
CALUTAS, OSAKA, 네델란드의 AMERSFOORT, 스웨덴의 SALOC, 영국의 
LILT, MEP, 미국의 ITLUP 등임.
  - 각 모형에 대해 인구, 고용, 쇼핑센터, 통행시간, 통행비용, 교통시설 투자시기, 
경제효과 등에 관한 동일한 자료를 이용하여 모형간의 행태를 비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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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토지이용계획과 교통계획 수립 
관련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1. 개 요 
◦토지이용계획은 계획구역과 계획의 대상과 기간 등에 따라, 교통계획도 계획구역, 
계획의 대상인 교통수단과 교통시설, 계획기간에 따라 각각 분류할 수 있음.
◦토지이용계획과 교통계획의 수립주체는 전국의 경우 중앙정부의 건설교통부, 산
업자원부, 해양수산부, 문화관광부가 주관하고, 지역 또는 권역의 경우는 특별시, 
광역시, 도가 주관하며, 도시 또는 지역사회의 경우는 시와 군이 주관하며, 구체
적인 시설이나 사업은 사업시행자 또는 개발자 또는 개인이 주관함.
◦토지이용계획과 교통계획의 계획기간은 관련 법에서 대체로 5년, 10년, 20년단위
로 계획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 토지이용계획 관련 제도
1) 계획구역
◦토지이용계획 즉 공간계획은 공간범위를 전국단위, 특별시, 광역시, 도 등 지역 
또는 권역단위, 시․군 등 도시단위, 지역사회 또는 근린지구 등 단지단위, 개별 
건축물단위로 분류할 수 있음(표 1참조).
◦전국단위의 공간계획 수립은 건설교통부장관, 산업자원부장관 등 중앙정부가 주
체가 되고, 지역 또는 권역단위의 공간계획 수립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가 
주체가 되며, 도시단위의 공간계획의 수립은 시장, 군수가 되며, 단지, 개별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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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은 사업시행자 또는 개발자 또는 개인이 주체가 됨(표 1참조).
◦전국단위
  - 국토건설종합계획법: 전국, 특정지역, 도, 시, 군계획
  -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계획, 토지수급계획
◦지역 또는 권역단위
  -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 수도권정비추진계획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법: 광역개발사업계획
  - 관광진흥법: 관광개발기본계획,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도시단위
  - 도시계획법: 도시기본계획, 도시(재정비)계획, 도시계획시설 연차별계획, 도시계
획사업 실시계획
  - 도시재개발법: 도시재개발에 관한 기본계획
 ◦단지단위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환지계획
  -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유통단지종합개발계획
◦개별 건축물 단위
  - 건축법: 건축계획
2) 계획의 대상
◦공간계획의 대상은 전국, 지역, 도시, 도시재개발, 환지, 관광지, 공원, 산업단지, 
유통단지, 공업배치, 주택단지 등으로 분류할 수 있음(표 2참조).
◦전국, 지역, 국토이용계획
  - 전국계획, 특정지역계획, 도계획, 시계획, 군계획
  - 국토이용계획, 토지수급계획
◦도시계획
  - 도시기본계획
  - 도시(재정비)계획
  - 도시계획시설연차별집행계획
  -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
◦도시재개발 및 환지계획
  - 도시재개발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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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지계획
◦관광지, 공원계획
  - 관광개발기본계획,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 자연공원계획
  - 도시공원조성계획
  - 유원지개발계획
◦산업단지, 유통단지, 공업배치계획
  - 산업입지공급계획, 산업단지개발계획
  - 공업배치기본계획
  - 유통단지개발종합계획
◦주택단지계획
  - 택지개발계획
  - 주택건설종합계획
  - 아파트지구개발계획
3) 계획기간
◦공간계획의 계획기간은 대체로 10년, 20년단위 계획으로 대별할 수 있으나 일부
계획은 법상 계획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표 2참조)
◦1-5년단위 계획
  - 도시계획시설연차별집행계획
  -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
◦10년단위 계획
  - 전국건설종합계획
  - 도시(재정비)계획
  - 공업배치기본계획
◦20년단위 계획
  - 도시기본계획: 매 5년간격으로 타당성 여부 재검토후 수정,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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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토지이용계획 관련 법, 계획의 종류 및 수립주체
관련법 계획의 종류 수립주체
국토건설종합계획법
전국계획
건설교통부장관
특정지역계획
도계획 도지사
시계획(통합시) 시장
군계획 군수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계획
건설교통부장관
토지수급계획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 건설교통부장관
수도권정비추진계획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 시․
도지사
지역균형개발 및지방 
중소기업육성법
광역개발사업계획
건설교통부장관 , 
광역시장 , 도지사
관광진흥법
관광개발기본계획 문화관광부장관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시․도지사
도시계획법
도시기본계획
시장․군수도시(재정비)계획
도시계획시설연차별집행계획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 도시계획사업시행자
도시재개발법 도시재개발에 관한 기본계획
특별시장 , 광역시장 ,  
시장․군수
건  축   법 건축계획 시장․군수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종합계획 건설교통부장관
아파트지구에 관한 기본계획 시장․군수
택 지 개 발 촉 진 법 택지개발계획 택지개발사업시행자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환지계획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
공 업 배 치 및 공 장 
설 립 에 관 한 법 률
공업배치기본계획 산업자원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
산업입지공급계획 건설교통부장관
산업단지개발계획
국가산업단지(건설교통부장관), 지
방산업단지(시․도지사), 농공단지
(시장․군수)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유통단지개발종합계획 건설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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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계획기간별, 대상별 토지이용계획
구 분 계획의 대상
계 획
기 간
(년)
관 련 법
전국, 지역, 
국토이용계획
전국건설종합계획 10 국토건설종합계획법
특정지역건설종합계획 - 국토건설종합계획법
도건설종합계획 - 국토건설종합계획법
시건설종합계획 - 국토건설종합계획법
군건설종합계획 - 국토건설종합계획법
국토이용계획/토지수급계획 - 국토이용관리법
광역개발사업계획 -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
성법
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20 도시계획법
도시(재정비)계획 10 도시계획법
도시계획시설연차별집행계획 1 도시계획법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 1-5 도시계획법
도시재개발,
환지계획
도시재개발기본계획 - 도시재개발법
환지계획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관광지, 공원 계획
관광개발기본계획/ 권역별 관광
개발계획
- 관광진흥법
자연공원계획 - 자연공원법
도시공원조성계획 - 도시공원법
유원지개발계획 - 도시계획법
산업단지,
 공업배치,
 유통단지계획
산업입지공급계획/산업단지개발
계획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
공업배치기본계획 10  공업배치및공장 설립에관한법
유통단지개발종합계획 -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주택단지계획
택지개발계획 - 택지개발촉진법
주택건설종합계획 - 주택건설촉진법
아파트지구개발계획 - 주택건설촉진법
3. 교통계획 관련 제도
1) 계획구역
◦교통계획도 토지이용계획과 같이 계획구역 즉 공간범위를 전국단위, 특별시, 광역
시, 도 등 지역 또는 권역단위, 시․군 등 도시단위 등으로 분류할 수 있음(표 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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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국토건설종합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
성법 등에서 다루는 교통시설은 토지이용계획의 한 부분으로서 묵시적으로 다루
고 있을 뿐 연계체계는 미약함.
◦전국단위
  - 국토건설종합계획법: 국토계획에서 교통은 산업발전의 기반이 되는 중요 공공시
설의 배치 및 규모에 관한 사항에 포함
◦지역 또는 대도시권단위
  -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 수도권정비추진계획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법: 광역개발사업계획
  -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도시권광역교통계획, 대도시권광역교통
추진계획, 대도시권광역교통 연도별 추진계획
◦도시단위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도시교통정비계획, 도시교통정비중기계획, 도시교통정비연
차별시행계획 
2) 교통시설
◦교통시설별 계획의 대상은 도시철도, 도로, 공공철도, 항공, 항만, 화물유통 등으
로 분류할 수 있음(표 4참조).
◦도시철도
  - 도시철도법: 도시철도기본계획, 도시철도사업계획
◦도로
  - 도로정비촉진법: 도로정비장기계획
◦철도
  - 공공철도건설촉진법: 공공철도건설․개량사업실시계획
◦항만
  - 항만법: 지정항만기본계획, 지방항만기본계획
◦공항
  - 항공법: 공항개발기본계획
◦화물유통
  - 화물유통촉진법: 화물유통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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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획기간
◦교통계획의 계획기간은 대체로 5년, 10년, 20년단위 계획으로 대별할 수 있으나 
도로정비장기계획, 공공철도건설․개량사업실시계획, 공항개발기본계획 등은 법상 
계획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표 4참조)
◦5년단위 계획
   - 대도시권광역교통계획
◦10년단위 계획
  - 도시교통정비중기계획
  - 도시철도기본계획
  - 지정항만에 관한 기본계획
  - 지방항만에 관한 기본계획
◦20년단위 계획
  -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표 3> 교통계획 관련 법, 계획의 종류 및 수립주체
관  련  법 계 획 의  종 류 수 립 주 체
대 도 시 권 광 역
교통관리에 관한
특  별  법
대도시권광역교통계획 건설교통부장관
대도시권광역교통추진계획/
연도별계획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특별시장, 광역시장, 
인구 10만이상 도시 시장
도시교통정비중기계획
도시교통정비연차별시행계획
도 시 철 도 법
도시철도기본계획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도시철도사업계획 도시철도사업시행자
도로정비촉진법 도로정비장기계획 건설교통부장관
공공철도건설촉진법 공공철도건설․개량사업실시계획
공공철도건설․개량사업사업시행
자
항  공  법 공항개발기본계획 건설교통부장관
항  만  법
지정항만에 관한 항만기본계획 해양수산부장관
지방항만에 관한 항만기본계획 시․도지사
화물유통촉진법 화물유통기본계획 건설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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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계획기간별, 시설별 교통계획
구   분 계 획 의  대 상
계 획
기 간
(년 )
관  련  법
대도시권교통계획 대도시권광역교통계획 5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
별법
도시교통계획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20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도시교통정비중기계획 10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도시철도계획 도시철도기본계획 10 도시철도법
도 로  계  획 도로정비장기계획 장기 도로정비촉진법
철 도 계 획
공공철도건설․개량사업실시계
획
- 공공철도건설촉진법
항 만  계  획
지정항만(지방항만)에 
관한 기본계획
10 항만법
공 항  계  획 공항개발기본계획 - 항공법
4. 토지이용계획과 교통계획 수립과정상의 문제점
1) 공간계획에서 교통부문의 위상 미약
◦전국, 지역, 도시단위의 공간계획은 별도로 수립되고 있으나 국토, 지역, 도시의 
공간구조 골격을 작동시키고 사람, 화물을 흐르게 하는 교통계획은 소극적, 묵시
적, 추상적으로 다루어지고 있고 공간계획의 체계상 토지이용과 교통간의 위계가 
토지이용 우선에 교통이 종속하는 ‘主土從交’의 관계에 있는 실정임.
◦전국단위의 교통계획은 별도로 수립되지 않고 있고 다만 공간계획의 한 부분으로
서 산업발전에 필요한 공공시설의 하나로 교통시설을 다룸으로써 교통에 대한 중
요성이 부각되지 않음.
◦지역 또는 권역단위의 교통시설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법의 광역개
발사업계획에서 다루어지고 있으나 용수공급 시설, 하수도 시설 등 광역적으로 
이용하는 공공시설의 배치에 관한 사항의 하나로 취급됨으로써 지역단위에서 교
통부문이 계획적, 체계적으로 수립되지 않음.
2) 계획상호간의 연계성 부족
◦도시기본계획은 도시내의 토지이용계획뿐만 아니라 교통계획 등 물리적 시설과 
비물리적 측면, 즉 사회경제적 측면을 다루는 20년단위의 장기종합계획으로 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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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을 중시함. 도시기본계획은 도시계획구역의 시장, 군수가 입안하여 공청
회, 시군의회의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
◦그러나 도시의 골격을 결정하는 도시기본계획에서 다루는 교통계획은 가로망계획
과 터미널설치계획에 국한하고 있고 다른 교통시설은 다른 계획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임. 
  - 가로망계획은 교통류에 입각한 도로기능별 설계보다 광로, 대로, 중로, 소로 등 
도로폭원에 따른 설계로 도시전체의 원할한 교통류를 확보하는데 미흡함.
  - 터미널설치계획은 도시내 하나의 운수시설 설치의 일환으로 계획됨으로써 터미
널설치에 따른 교통측면이 무시되는 경우가 많으며 터미널주변지역에 만성적인 
교통혼잡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고 있음.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은 교통시설의 정비를 촉진하고 교통수단 및 교통체계를 효
율적으로 운영, 관리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의 증진을 도모하는 
20년단위의 장기계획으로서 주로 교통시설과 교통체계관리를 중시함. 도시교통정
비기본계획은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된 상주인구 10만이상 도시의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등이 입안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에게 보고함.
◦그러나 도시의 흐름을 결정하는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에서 다루는 교통계획은 장
래 교통수요를 예측하여 교통수단별 교통시설 건설 및 운영에 관한 계획을 수립
하나 법적구속력이 미약한 실정임. 
  - 도시계획상의 토지이용계획은 주어진 것으로 보고 도시교통정비계획을 수립함
으로써 교통문제의 근본적인 개선이 어려움.
  - 대규모의 시설이나 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교통영향평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
으나 시설의 건설 또는 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교통상의 악영향이 예상되는 경
우라도 시설 건설이나 사업시행의 철회는 거의 없는 실정임.
◦또한 도시기본계획이나 도시(재정비)계획은 도시계획구역내에서만 적용되고 있으
나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은 상주인구 10만이상 도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
권에 있는 지역으로서 각 계획의 대상구역이 상이하기 때문에 계획상호간의 연계
성이 결여되는 실정임. 
3) 계획집행의 실현수단 미비
◦상주인구 10만이상 도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의 중심도시
는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야할 의무만 주어지고 그에 따른 관할권이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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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하여 계획집행이 어려운 실정임.
◦대도시권의 경우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대도시권 광역교통계
획, 대도시권광역교통추진계획, 대도시권광역교통 연도별 추진계획 등을 다루고 
있음. 대도시권 광역교통계획은 광역교통의 현황과 전망, 광역교통계획의 목표 및 
기본사항, 광역교통시설의 건설과 개량, 광역교통체계 개선 및 광역교통수요관리, 
광역적인 대중교통수단의 확충 및 운영개선, 재원조달 및 투자비의 분담 등을 다
루고 있으나 중앙정부와 당해 지방자치단체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이해
가 서로 다른 경우 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대한 조정수단이 미약함.
◦토지이용, 교통, 환경, 경제발전 등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계획의지가 
토지이용계획이나 교통계획 과정에 반영되지 않고 있고 계획내용이 대부분 시설 
건설위주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또한 지속가능한 개발을 유도할 수 있는 
중앙정부 차원의 유인책이나 정책지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일부 지역에서는 난
개발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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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외국의 토지이용계획과 교통계획의 
제도적 연계사례 연구
1. 개 요
◦계획과정상에 토지이용과 교통간의 연계를 위한 계획과 정책에 대한 필요성은 미
국, 영국, 네델란드 등 선진외국에서 많이 강조되었고 또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음.
◦여기서는 외국중 토지이용과 교통간의 연계를 제도적으로 확립한 대표적인 국가
인 미국, 영국, 네델란드의 제도를 검토함. 이들 국가도 토지이용과 교통간의 연
계가 필요하다고 인식했지만 관련 부처간의 갈등, 제도상의 미비 등으로 토지이
용계획 따로, 교통계획 따로 수립된 경험이 있음.
  - 미국의 ISTEA, GMA, TGM, TFD
  - 영국의 DETR, PPG, LTP
  - 네델란드의 ABC정책
2. 미 국
1) 교통수단간 육상교통효율화법(ISTEA)
◦미국은 연방정부 차원에서 도시계획 및 지역계획 과정에 교통과 환경 등을 연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 1991년에 교통수단간 육상교통효율화법(Intermodal 
Surface Transportation Efficiency Act: ISTEA)을 제정하여 연방정부의 교통투자 
재원배분에 있어서 유연성을 확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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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TEA에서 정의하는 교통수단간은 도로 등 육상교통, 공항체계, 철도계획, 항만체
계 등을 모두 포함
◦ISTEA 제정의 배경에는 교통은 토지이용과 함수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교통문제
를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서 토지이용규제를 엄격하게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증대
◦교통과 토지이용이 연계되지 못한 이유
  - 토지이용을 주관하는 기관 즉 지방정부는 교통에 대한 책임이 없거나 적으며, 
교통정책을 결정하는 기관 즉 주정부 또는 지역계획기구조직은 토지이용 결정
에 관한 발언권이 없음.
  - 토지이용과 교통에 대한 담당기관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토지이용 
전문가와 주정부의 교통전문가의 관심분야와 기술이 상이하여 전문가간의 현격
한 거리감이 발생함.
  - 지방정부의 독립성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로서 한 지방정부가 교외지역에 고용
중심지역 형성을 억제하면 다른 지방정부는 고용중심지역을 형성할 수 있는 기
회로 활용할 수 있어 지역전체로 볼 때 공간계획 수립에 있어서 상호협조 관계
를 유지하기가 곤란함.
  - 토지이용규제를 엄격하게 한다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볼 때 인구유입의 억지력에 
효과성이 있는지 회의적임. 즉 모든 지방정부가 개발활동을 금지한다하더라도 
유입인구를 막을 길이 적음.
◦ISTEA 제정의 목적
  - 교통혼잡으로 인한 에너지 소비 저감(교통혼잡에 의한 비용은 약 48조원으로 추
산: 환경오염 비용 제외)
  - 자동차배기가스로 인한 대기오염 저감
  - 원활한 교통에 의한 경제발전 촉진
  - 원활한 교통에 의해 국제무역에 있어서 우위성을 유지하도록 지원
  - 지능형 교통체계(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 ITS) 구축
  - 교통수단간의 통합된 교통체계 구축
◦ISTEA에 의해 연방정부는 주정부 및 대도시계획기구(metropolitan planning 
organization: MPO)에게 교통관련 계획을 수립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
라 교통투자 재원을 배분하는 기준으로 삼고 있음. 
  - 주정부의 주교통계획(state transportation plan) 및 각종 계획
  - 교통개선사업(transportation improvement program: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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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구 20만명 이상의 대도시 지역에는 주정부와 MPO(1998년 현재 339개 설치)
가 교통관리권역(transportation management area: TMA)을 설정하여 교통계획
을 수립하며 대기오염을 최소화하는 방안과 연계  
  - ISTEA에서 MPO가 해당 지방정부로 하여금 토지이용과 교통을 강제적으로 연
계하도록 하는 법적 권한은 부여되지는 않았으나 MPO는 공간계획 수립에 있
어서 해당 지방정부와 합동으로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도록 유도 
2) 성장관리법(GMA)
◦미국의 도시계획은 전통적으로 용도지역지구제에 입각하여 필지별로 토지개발행
위를 허용해 왔음. 그러나 기존의 소극적 대응적이고, 시의성을 고려하지 않는 도
시계획 제도로서는 개발압력을 억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미흡.  특히 개발활동
이 급격히 이루어지는 지역에서는 주민간에 반성장(anti-growth)분위기의 성향을 
가짐.  급격한 개발활동에 따른 녹지삭감, 농지 및 산지의 주택지로의 전용, 교통
혼잡 발생, 대기오염 발생 등으로 주정부는 성장관리법(Growth Management Act: 
GMA)을 제정
◦현재 미국에서 성장관리법을 채택하고 있는 주는 하와이, 오래곤, 버몬트, 플로리
다, 캘리포니아, 뉴저지, 워싱턴, 로드 아일랜드, 테네시, 메릴랜드 등으로 계속 증
가하는 추세. 현재는 12개 주가 성장관리법을 제정하였음.
◦성장관리는 농지, 자연자원, 환경, 쾌적성 확보를 위해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토
지를 보호하는 문제와 주택, 교통, 경제개발 등 개발을 촉진하는 문제를 동시에 
고려.
◦주별 성장관리의 주요 정책
  - 하와이: 농업에 의한 경제발전을 계속 지속할 수 있도록 주전체에 용도지역지구
제 시행, 주정부의 중앙집권적 권한이 강함.
  - 버몬트: 과거에는 주정부 차원의 공간계획이 없었으나 고속도로 건설 등으로 접
근성이 향상됨에 따라 인구유입 압력이 높아짐에 따라 1970년부터 주정부의 계
획체계를 결정할 수 있는 성장관리제도 도입, 임명직의 환경원, 지구환경위원회
에 의한 개발허가제(development permit system) 시행
  - 플로리다: 1972년 환경토지 및 물관리법을 제정하여 주정부가 특별관심지역
(area of critical state concern: ACSC)을 지정하고, 지역개발영향(development 
of critical impact: DCI)을 측정하는 측정치 규정. 주계획(기능계획), 지역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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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획이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공간계획 제도 강화. 만약 지역계획이나 지방
계획이 주계획의 목표와 합치하지 않으면 보조금 지원 철회 등 강력한 제재
  - 캘리포니아: 지방정부가 수립하는 도시계획에 대해 주정부 차원의 개입은 없으
며 주정부내에 도시계획안에 대한 검토 또는 승인부서가 없음.  대신 주민발안
과 주민투표제도에 의해 도시계획에 의한 규제를 감시함.  1971년에서 1989년사
이에 토지이용계획과 관련하여 357건의 주민투표가 실시된 바 있음. 캘리포니아
주의 성장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연안계획체계가 대표적임. 총연장 1,100마일, 폭 
5마일의 연안역을 관리하기 위해 캘리포니아 연안위원회를 설치하여 연안역에 
대한 주민의 접근은 용이하게 하되, 습지, 경관, 역사, 농업, 임업 토지에 대한 
보전은 엄격하게 유지하는 계획 수립, 집행.
  - 뉴저지: 1985년 주계획법(State Planning Act)에 의해 주계획위원회(State 
Planning Commission)와 주계획청(Office of State Planning) 설치. 주개발 및 
재개발계획(State Development and Redevelopment Plan)을 수립하여 주전체
의 성장과 보전을 유도하고 토지이용, 주택, 경제개발에 관한 주정부의 목표를 
설정하며 계획에 따라 주정부의 자본지출 유도.
  - 워싱턴: 교통계획을 수립할 때 토지이용 요소를 반드시 고려해야 하며 교통수단
간 상호연결되도록 통합적(integrated), 협조적(coordinated), 균형적(balanced) 계
획체계를 유지하도록 시행기관에 책임성 부여
◦뉴욕주의 Ramapo시, 캘리포니아주 Petaluma시 등 일부 지방정부에서도 성장관리 
제도 도입 및 운영
  - Ramapo시는 인구유입을 억제하기 위해 하수처리, 배수처리, 공원 및 학교, 도
로, 소방서 등 공공서비스 시설의 확충 여부를 고려하여 연간 신규 건설가능한 
주택수를 결정
  - Petaluma시는 주택건설의 총량제를 시행함으로써 인구유입 억제. 연간 500세대
의 신규 주택건설 허용(4세대 이하의 신규주택 건설은 제외)
3) 교통-성장관리(TGM)
◦오래곤주 지방정부는 주정부가 설정한 계획목표와 일관성을 유지하는 종합적인 
계획체계 견지, 도시성장구역(urban growth boundary)을 설정하여 도시의 확산을 
방지하는 성장관리 제도 도입
◦1992년에 주교통부(Oregon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ODOT)와 토지보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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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Department of Land Conservation and Development: DLCD)는 공동으로 
이동성, 대기의 질, 지역사회 설계 등에 대한 벤치마킹으로 주전체의 교통계획과 
토지이용계획을 통합하는 방안으로 교통 및 성장관리(Transportation and Growth 
Management: TGM) 계획을 수립하여 1993년 주법에 의해 승인
◦TGM의 목적
  - 도시계획 및 설계시 교통계획과 성장관리의 연계를 통하여 압축개발(compact 
development), 보행과 자전거 및 대중교통 친화적인 계획 촉진
  - TGM사업은 주정부의 일반회계와 연방정부의 ISTEA에 의한 재정 지원을 받음.
◦TGM의 집행 수단
  - 도시계획 및 설계시 교통계획과 성장관리의 연계를 통하여 압축개발(compact 
development), 보행과 자전거 및 대중교통 친화적인 계획 촉진
   - 보조금 지급: 지방교통계획 수립 및 집행시, 교통수요를 충족하는데 도움을 주
는 토지이용 변경시, 성장관리 전략개발시 지급. 보조금은 매 2년의 홀수 연도
마다 지급
  - 기술지원: TGM을 마련하는 지방정부에게 도시설계, 개발 및 규제문제 등에 대
하여 자문을 할 수 있는 전문 기술지원팀 파견
  - 규정정비 지원: 복합개발(mixed use development), 고밀개발(high density 
development),  압축개발, 보행과 자전거 및 대중교통 친화적인 개발 등을 추
구하는 스마트개발(smart development)을 시행하는데 장애가 되는 관련 규정
을 정비할 때 지원
◦스마트개발의 목적과 특징
  - 기존 부지 및 건물의 재이용과 압축적인 이용을 통하여 토지 및 자원의 효율적
인 이용 도모
  - 기존 개발의 유지 및 기존의 공공서비스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지역에 신규 
개발 중심지 조성
  - 상업, 교육, 리크리에이션, 주거 등의 활동을 수용할 수 있는 복합용도 개발을 
통하여 차량통행을 하지 않고 일상생활을 영위하하며 아울러 쾌적하고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
  - 스마트개발은 기존의 보행로, 자전거도로, 가로망을 서로 연결하고 주택, 직장, 
상가, 학교, 공원, 대중교통과 직접 연결할 수 있는 망구축과 지역사회의 유대감
과 소속감 증진에 기여
  - 스마트개발은 TGM사업자금에서 보조를 받으며 운영주체는 비영리기관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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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철역 중심 개발(TFD, TOD, transit village, urban oasis, E-TOD)
◦최근 미국의 대도시에서는 전철역을 중심으로 토지개발을 유도하는 지하철역 또
는 전철역 중심의 개발(transit-focused development: TFD)을 추진하고 있음. 예를 
들면 지하철역 또는 전철역 중심의 개발(transit-oriented development: TOD), 전
철역촌(transit village: TV), 도시오아시스(urban oasis: UO),  전철역 중심의 광역
적 개발(extended transit-oriented development: E-TOD)개발 등의 방안이 구체화
되고 있음.
◦TFD
  - 전철역으로부터 도보 또는 자전거로 통행할 수 있는거리내에 상업, 업무 등의 
시설을 설치하여 자동차 통행을 제한하는 토지이용 개념
  - 복합용도개발 유도
  - 전철역까지 편리하고 쾌적한 보행로 제공
  - 무료 주차 삭감 
  - 대중교통이용에 대한 혜택 부여
◦TOD
  - 전철역으로부터 약 700m 도보 또는 자전거통행 거리내에 상업중심지를 형성함
으로써 자동차의 통행없이 직주간에 전철, 도보, 자전거로 통행하는 토지개발을 
도모한다는 개발 개념
◦TV
  - 전철역촌은 전철역과 상업중심지를 플라자로 형성하여 이를 중심으로 400m 도
보거리내의 65㏊의 면적에 주택을 건설함으로써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한다
는 개발 개념
  - 65㏊의 면적에 주로 주택을 건설한다면 약 4,000세대를 수용할 수 있고, 주택과 
사무실을 건설한다면 약 2,000세대와 5,000개의 직장을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
  - 전철역촌에는 주택, 사무실 뿐만 아니라 상가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시설을 입
지시킴으로써 직주근접 도모
◦UO
  - 도시오아시스는 TFD의 한 개념으로서 TOD나 전철역촌의 개념과 다른 점은 노
외주차장을 보유한 고밀개발을 유도하고 전철역과 24시간 연계할 수 있는 자동
무인전동차(automatic people-mover) 등을 운행하는 개발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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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OD
  - 전철역 중심의 광역적 개발은 TOD의 한 개념으로 TOD나 전철역촌은 하나의 
전철역중심으로 지역범위를 너무 좁게 잡고 있어 대도시에는 적용하는데 한계
가 있기 때문에 지역범위를 넓여 전철역으로부터 약 3㎞범위로 설정하고 전철
역은 신기술교통(innovative transportation technology)을 도입하여 운행하고 이 
지역내에는 자동차 통행을 전면 억제하는 개발 개념
3. 영 국
1) 환경, 교통, 지역부(DETR) 설치
◦영국은 토지이용과 교통에 관한 계획과 정책을 통합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1997년 
환경부(Department of the Environment: DoE)와 교통부(Department of 
Tranasport: DoT)를 통합하여 환경, 교통, 지역부(Department of the 
Environment, Transport, and the Regions: DETR)로 개편
◦환경, 교통, 지역부에서 토지이용계획과 교통계획에 관한 업무를 통합하여 운영 
  - 1970년 환경부 설치: 개발계획과 교통계획 업무 관장
  - 1976년 교통부 설치: 교통계획 업무 관장
  - 1997년 환경, 교통, 지역부 설치: 환경부 및 교통부를 통합하여 개발계획 및 지
역계획과 교통계획 업무 관장
2) 계획정책지침 13호(PPG 13)
◦1994년 환경부 및 교통부가 계획정책지침 13 (Planning Policy Guidance: PPG 
13)을 작성하여 토지이용과 교통간의 관계를 정립하여 도시계획에 반영하도록 유도
  - PPG 13 (교통)은 지방정부가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토지이용, 교통, 환경 등을 
실질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지침 제시
  - PPG 13의 적용지역은 현재는 잉글랜드만 해당되나 웨일스 지역에도 적용하는 
연구가 진행중
◦PPG 13에서 지방정부는 교통정책 및 사업계획(transport policies and 
programme: TPP)을 작성할 때 토지이용과 교통을 구성하는 요소를 결합할 수 있
는 방안을 제시해야 중앙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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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PP는 1976년부터 시행되어온 제도로서 경비의 용도가 지정된 중앙정부의 보조
금인 교통보조금(transport supplementary grant: TSG)과 연계되어 시행되어 왔음
  - TPP에는 10-15년간의 교통목표와 전략, 그러한 전략을 집행하기 위한 5년단위
의 지출계획을 제시하고, 계획안에 대한 목표달성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과거
의 교통시설별 지출내역을 수록하도록 명시
  - TPP의 계획은 계획기간동안 연차별로 1년씩 뒤로 미루어 연동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한 계획유형
◦PPG의 역할은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도시계획 수립과 집행과정에 영향을 미치
는 수단으로서 지방정부는 이를 경시할 수 없음.
  - PPG는 지방정부가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법적 강제성은 없으나 지방정부는 특
별한 사유가 없는 한 PPG를 준수하는 것이 일반적임.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도시계획 수립과 집행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법적, 제도적 
수단
  - 도시계획 관련 법 및 시행령
  - 지시(directive), 회람(circular)
  - 백서(white paper), 녹서(green paper)
  - 계획정책지침(planning policy guidance: PPG), 지역계획지침(regional planning 
guidance: RPG), 광물정책지침(mineral policy guidance: MPG) 등
◦1988년부터 1997년까지 환경부 또는 교통부에서 발표한 PPG는 24개이며 지방정
부는 분야별로 이 지침을 참조하여 도시계획 관련 업무를 수행(표 5참조)
◦1989년부터 1996년까지 환경부 또는 교통부에서 발표한 RPG는 14개이며 지방정
부는 분야별로 이 지침을 참조하여 지역계획 관련 업무를 수행
3) 지방교통계획(LTP)
◦1998년 존 프레스콧 영국 부총리 겸 환경, 교통, 지역부 장관은 ‘교통에 있어서의 
새로운 거래 (A New Deal for Transport: Better for Everyone)’ 라는 교통의 장
래에 관한 정부백서 출간
  - 도시개발, 교통, 환경 등을 통합적으로 계획하여 교통혼잡과 교통공해를 최소화
는 목표를 설정, 통합교통체계를 수립하도록 명시
  - 그 동안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보조금을 얻기 위해 수립해 왔던 교통정책 및 
사업계획(TPP) 대신, 지방교통계획(local transport plan: LTP)을 수립하도록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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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TP는 중앙정부의 지방정부에 대한 지방교통투자 지출을 결정하기 위한 재원배
분에 필요한 계획
◦LTP 수립의 필요성
  - 개발과 보전의 지속가능성 유지
  - 대기의 질 개선
  - 접근성 향상 돔 및 접근성이 제약된 소외계층의 최소화
  - 웨일즈 지역은 2000년 8월까지 LTP가 채택될 수 있도록 현재 계획안 작성중
◦LTP 수립의 목적
  - 교통혼잡과 공해문제 해소를 위해 통합교통정책(integrated transport policy)을 
지방정부 수준에서 추진
  - 도로교통량의 저감
  - 대중교통이용 증대
  - 보행, 자전거 이용 수준 증대
  - 대기오염 개선
  - 모든 사람에게 다양한 통행선택의 기회와 대안 제공
  - 교통혼잡의 효과적 처리
  - 교통개선에 의해 경제발전 지원 및 조화
  - 교통혼잡 저감은 1997년 도로교통저감법(Road Traffic Reduction Act 1997)에서 
규정
◦LTP 수립의 법적지위
  - 현재는 각 지방정부의 판단에 따른 자발적인 계획
  - LTP를 지방정부가 의무적으로 수립해야할 법정계획으로 법제정 추진중
  - 매 5년단위로 연동적으로 계획
◦LTP수립시의 협조체제
  - LTP 수립시 지방정부의 부서간 협조, 특히 도시계획국과의 협조 체제 중시
  - 인접 지방정부간 협조, 광역행정 체제 중시
  - 버스, 철도, 택시, 항만, 공항 등 교통수단별 교통서비스 제공 주체와의 협조 체
제 중시
  - 관련 부서, 인접 지방정부, 교통서비스 제공주체는 LTP 계획의 준비단계에서부
터 참여하도록 유도
  - LTP 계획과정 주민참여
◦LTP를 수립할 때 ‘국민과 함께하는 현대적 지방정부 (Modern Lo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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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vernment: In Touch with the People)’ 라는 정부백서에 제시된 지역실적계획
(local performance plan: LPP)과 연계하여 교통목표를 달성하도록 유도
<표 5> 계획정책지침(PPG)
지침
번호 지 침 명 연  도
1  General Policy and Principles 1997. 2
2  Green Belts 1995. 1
3  Housing 1992. 3
4  Industrial/Commercial Development and Small Firms 1992. 11
5  Simplified Planning Zones 1992. 11
6  Town Centres and Retail Developments 1993. 7
7  The Countryside and the Rural Economy 1992. 1
8  Telecommunications 1992. 12
9  Nature Conservation 1994. 10
10  Strategic Guidance for the West Midlands 1988. 9
11  Strategic Guidance for Merseyside 1988. 10
12  Development Plans and Regional Planning Guidance 1992. 2
13  Transport (DoE/DoT) 1994. 3
14  Development on Unstable Land 1990. 4
15  Planning and the Historic Environment 1994. 9
16  Archaeology and Planning 1990. 11
17  Sport and Recreation 1991. 9
18  Enforcing Planning Control 1991. 12
19  Outdoor Advertisement Control 1992. 3
20  Coastal Planning 1992. 9
21  Tourism 1992. 11
22  Renewable Energy 1993. 2
23  Planning and Pollution Control 1994. 7
24  Planning and Noise 1994. 9
4. 네델란드
1) ABC정책
◦네델란드는 교통과 토지이용의 상호작용 관계가 도시의 공간구조를 결정하는 요
인으로 간주하여 지역계획이나 도시계획 과정에 반영하고 있음. 
◦특히 네델란드는 1988년부터 교통과 토지이용을 계획과정에 통합하도록 규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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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C정책을 채택하고 있음. 
◦ABC정책은 접근성과 이동성을 고려하여 시설입지를 결정하는 것으로 토지이용, 
교통, 환경을 통합하여 제도화한 것임. 
  - 2010년까지 통행증가율을 1988년의 2분의 1로 감소 목표
  - 2010년까지 대중교통 이용율은 1988년의 2배로 증가 목표
  - 2000년까지 탄산가스 배출량을 1986년 수준으로 감소 목표 
◦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토지이용의 접근성과 교통의 이동성 설정
  - 토지이용의 접근성을 A, B, C로 구분
  - 교통의 이동성을 A, B, C로 구분
◦토지이용의 접근성 A, B, C 구분
 △ 접근성 A
  - 도심지에 위치하는 전국 연결의 철도역을 중심으로 대중교통의 접근이 양호한 
지역
  - 이 지역은 철도역까지 도보로 800m를 초과하지 않으며, 대중교통 수단이나 자
전거로 15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거리에 위치
  - 이 지역의 주차면수는 도시에 따라 다르나 암스텔담, 헤이그 등의 대도시권
(Randstad)은 종사자 100명당 10면 이내로 제한
  - 승용차 분담율은 2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제
  - 이 지역에 입지할 수 있는 시설은 보행통행량을 많이 유발하는 업무, 공공행정, 
서비스, 상업, 호텔, 음식점, 대학, 사회 및 문화시설, 의료기관 등으로 제한
 △ 접근성 B
  - 도심지에 위치하는 시외지역 연결의 경전철역 또는 시외버스 터미날을 중심으
로 대중교통의 접근이 비교적 양호한 지역
  - 이 지역은 전철역 또는 터미날까지 도보로 800m를 초과하지 않으며, 대중교통 
수단으로는 30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거리에 위치
  - 이 지역의 주차면수는 종사자 100명당 20면 이내로 제한
  - 승용차 분담율은 3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제
  - 이 지역에 입지할 수 있는 시설은 자동차 이용이 비교적 많은 업무시설, 자동차 
임대업 시설, 도매상, 고용밀도가 높은 공업시설 등으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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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근성 C
  - 도시외곽의 고속도로 인터체인지 부근에 위치하는 지역으로서 대중교통 수단이 
연결되지 않고 주로 자동차에 의해 접근되는 지역
  - 이 지역에는 화물차의 통행이 많은 공업시설, 도매상, 창고, 물류시설 등의 시설
이 주로 입지하도록 유도 
◦ABC 정책은 도시활동에서 주거지와 업무, 상업, 문화시설 등을 근접시켜 불필요
한 교통수요를 줄임으로써 교통에너지와 대기오염을 줄일 수 있는 도시구조를 형
성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적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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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계획과 교통계획의 제도적 통합방안 모색
1. 공간계획에서 교통부문의 위상 재정립
◦전국, 지역, 도시단위에서의 토지이용계획은 공간구조의 골격을 형성하고 교통계
획은 공간구조가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동맥 역할을 하므로 종속적인 ‘主土從交’
의 관계에서 탈피하여 상호보완적이고 상호의존적인 ‘左土右交’의 관계로 전환해
야 할 필요가 있음. 
◦토지이용계획 등 공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관련 법에서 교통시설이나 운영에 
관한 계획을 명시적, 구체적으로 취급하도록 토지이용과 교통간의 위계체계를 재
정립하도록 하는 제도 정비가 필요함. 
◦따라서 국토건설종합계획법상의 전국계획, 특정지역계획, 도계획, 시계획, 군계획, 
국토이용관리법상 국토이용계획,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수도권정비계획, 수도권정
비추진계획,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법상의 광역개발사업계획, 도시계
획법상의 도시기본계획 등을 수립할 때 교통부문의 시설배치 및 운영체계 등에 
대한 계획내용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2. 교통수단간, 교통시설간의 균형성 확보
◦교통계획을 수립할 때 토지이용계획이나 개발계획을 구체적으로 감안하지 않고 
‘지도상에 노선을 그려놓는 식’의 기존의 접근방식에서 탈피하여 상위계획으로 확
정되거나 예정되어 있는 공간계획을 고려한 가운데 합리적인 노선선정 과 교통시
설 배치를 도모하는 새로운 접근방식이 필요함. 
◦대부분의 교통계획이 교통수요 관리나 대중교통운영체계 개선, 환경보전, 교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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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감소, 에너지 소비 감소보다는 승용차위주의 도로시설 건설이나 배치에서 탈
피할 필요가 있음.
◦기존의 교통계획은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 단일 교통수단 확충 또는 단일 교
통시설 건설에 국한한 계획방식에서 탈피하여 교통수단 또는 교통시설 상호간의 
균형적인 연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새로운 계획방식이 필요함.
◦따라서 도시철도법상 도시철도기본계획와 도시철도사업계획, 공공철도건설촉진법
상 공공철도건설․개량사업실시계획, 도로정비촉진법상 도로정비장기계획, 항만법
상 지정항만기본계획, 지방항만기본계획, 항공법상 공항개발기본계획 등을 수립할 
때 관련 토지이용계획과 타교통수단이나 시설의 건설 및 운영계획을 수용하도록 
제도상의 정비가 필요함.
◦또한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대도시권광역교통계획과 대도시권광
역교통추진계획, 도시교통정비촉진법상 도시교통정비계획과 도시교통정비중기계
획을 수립할 때 교통수단 및 교통시설간의 균형성, 시설건설과 운영간의 균형성, 
개인교통과 대중교통간의 균형성을 확보하고 녹색교통의 실질적인 도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3. 토지이용과 교통의 통합계획 작성
◦전국단위 및 지역단위의 공간계획을 수립할 때 교통수단별, 교통시설별 별도의 
교통계획을 통합할 수 있도록 2단계로 나누어 접근할 필요가 있음.
  - 1단계: 전국계획의 경우 국토건설종합계획심의회의 기능에 토지이용과 교통을 
통합하여 계획하도록 규정을 개정하고 위원회 위원 구성에 있어서도 해당 교통
관련 기관의 장이 참석하도록 규정을 개정함.
  - 2단계: 장기적으로는 토지이용, 교통, 환경, 경제발전 등을 통합한 미국의 ISTEA
와 같은 가칭 ‘교통수단간 효율화법’의 법제정이 필요함.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도시단위의 토지이용과 교통을 통합하기 위해 현행의 도
시기본계획과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을 통합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법과 
도시정비촉진법의 개정이 필요하며 이 때 환경, 도시의 경제발전과 연계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음.
  - 계획주체의 일치
  - 계획구역의 일치
  - 계획내용의 일관성 유지
제5장 토지이용계획과 교통계획의 제도적 통합방안 모색  37
  - 법적구속력의 일관성 유지
◦참고로 토지이용과 교통의 통합계획 작성은 미국, 영국, 네델란드 사례에서 언급
한 바와 같이 이미 법제화하여 시행하고 있음. 
  - 미국의 1991년 ISTEA, 성장관리법 등에서 도시계획 및 지역계획 과정에 교통과 
환경 등을 연계하도록 하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여 연방정부가 주정부와 지방정
부, 대도시계획기구에게, 주정부가 지방정부 등에게 교통투자 재원배분에 있어
서 유연성을 확보함.
  - 영국의 PPG13에서 중앙정부는 지방정부가 토지이용과 교통을 통합적으로 계획
함으로써 토지이용을 고도화하고 자동차이용을 억제하고 대중교통을 육성하며 
보행과 자전거 이용을 장려하는 한편 환경을 보전하도록 정부지침을 마련하였
고,  LTP에서 토지이용과 교통, 환경, 경제발전을 통합적으로 계획해야 중앙정
부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네델란드의 ABC정책은 토지이용의 접근성과 교통의 이동성을 ABC로 구분하여 
도시계획과 교통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4. 계획집행의 실현수단의 강화
◦토지이용과 교통을 통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중앙정부는 영국의 PPG와 같은 기
능의 계획정책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참조할 수 있도록 하고 
지침의 내용을 수시로 수정하여 현실 여건에 부응하도록 작성함. 현재 영국의 경
우 도시계획 관련 PPG가 24개가 작성되어 현재 시행중에 있으며 내용이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도록 계속적인 수정이 이루어지고 있음.
◦또한 영국의 LTP와 같이 도시교통계획을 수립할 때 반드시 토지이용, 환경, 경제
발전 등을 고려해야 하고 보행, 자전거 통행, 교통진정대책 등 녹색교통(green 
transport)을 계획안에 수록해야 중앙정부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유인책과 
制裁를 명확하게 법제화할 필요가 있음.
◦대도시권 광역교통계획 수립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앙정부와 당해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이해가 서로 다른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
체에 대한 재정적 규제수단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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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및 건의
□ 공간계획에서 교통부문의 위상을 재정립하기 위해 이제까지 토지이용의 교통 우
위의 ‘主土從交’의 관계에서 탈피하여 상호보완적이고 상호의존적인 ‘左土右交’의 
관계로 전환해야 함. 
□ 교통수단간, 교통시설간의 균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제까지의 승용차위주의 도
로시설 건설이나 배치에서 탈피하여 교통수요 관리, 대중교통운영체계 개선, 환
경보전, 교통사고 감소, 에너지 소비 감소를 촉진할 수 있는 계획사고의 전환이 
필요함.
□ 또한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 단일 교통수단 확충 또는 단일 교통시설 건설에 
국한한 계획방식에서 탈피하여 교통수단 또는 교통시설 상호간의 균형적인 연계
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새로운 계획방식의 정립이 필요함.
□ 토지이용과 교통의 통합계획을 작성하도록 전국계획의 경우 국토건설종합계획심
의회의 기능에 토지이용과 교통을 통합하여 계획하도록 규정을 개정하고 위원회 
위원 구성에 있어서도 해당 교통관련 기관의 장이 참석하도록 하며, 장기적으로
는 토지이용, 교통, 환경, 경제발전 등을 관련 계획안에 통합할 수 있도록 가칭 
‘교통수단간 효율화법’의 제정이 필요함. 
□ 도시단위의 토지이용과 교통을 통합하기 위해 현행의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교통
정비기본계획을 계획주체, 구역, 계획내용, 법적 구속력 등의 면에서 통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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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되도록 도시계획법과 도시정비촉진법의 개정이 필요하며 아울러 환경, 도시
의 경제발전과 연계하도록 제도적 의무화가 필요함.
□ 계획집행의 실현수단을 강화하도록 중앙정부는 영국의 PPG와 같은 기능의 계획
정책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참조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침의 
내용을 수시로 수정하여 현실 여건에 부응하도록 작성함.
□ 또한 LTP와 같이 도시교통계획을 수립할 때 반드시 토지이용, 환경, 주민의 접
근성과 이동성 향상, 교통혼잡, 교통공해 등 교통문제 개선, 경제발전 등을 고려
하는 한편 보행, 자전거 통행, 교통진정대책 등 녹색교통을 계획안에 수록해야 
중앙정부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유인책과 制裁를 명확하게 법제화할 필요
가 있음.
□ 대도시권 광역교통계획 수립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앙정부와 당해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이해가 서로 다른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중앙정부의 지방자치
단체에 대한 재정적 규제수단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